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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단지�산업용�부동산�취득세�추가�감면�검토

1. 산업단지�산업용�부동산�지방세�감면제도�

1)� 지방세특례제한법의�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산업단지의 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

지’에 산업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 및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함.

❍ 또한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를 추

가 감면 할 수 있도록 함 (2015년 1월 1일 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

축과 증축은 100분의 25, 대수선은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추가감면을 할 수 

있음.

<표 1> 산업단지 산업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도 변화

법률개정 및 시행
감면률 추가 감면률

신축/증축 대수선 신축/증축 대수선

2011년 1월 1일 시행
(2010년 3월 제정)

100% - - -

2012년 1월 1일 시행
(2011년 12월 31일 개정)

100% 50% - -

2015년 1월 1일 시행
(2014년 12월 31일 개정)

50% 25% 25% 15%

2)� 조례에�의한�추가감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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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8항에 의거하여 광역시도는 추가 감면조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4개의 

광역시도는 추가 감면 조항을 운영하고 있음. 

－ 감면률은 법령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신규 및 증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100분

의 25 그리고 대수선은 100분의 1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표 2> 광역시도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 현황

시·도
조례 

추가감면 
유무

감면률(%)

감면기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법 
제78조제4항제2호 

나목
(대수선)

서울특별시 ○ 25 15 2018.12.31.
부산광역시 ○ 25 15 -
대구광역시 ○ 25 15 -
인천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 25 15 -
대전광역시 ○ 25 15 -
울산광역시 ○ 25 15 -
세종특별시 ○ 25 15 2019.12.31.
경기도 ○ 25 15 -
강원도 ○ 25 15 -
충청북도 ○ 25 15 -
충청남도 ○ 25 15 2019.12.31.
전라북도 ○ 25 15 -
전라남도 ○ 25 15 -
경상북도 ○ 25 15 -

경상남도 × - - 2016.11.3.조례개정, 
추가감면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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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산업단지�현황�

1)� 산업단지�개요�

❍ 산업입지정책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 산

업생산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계획입지의 주요 수

단임. 

－ 계획입지(산업단지)는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며 

유사업종 또는 관련 산업을 집단화함으로써 산업의 협동화와 계열화를 촉진하

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보경 외 6인, 2016, pp 

24). 

－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산업화의 초기인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70-1980

년대의 중공업화 시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 첨단산업과 지식기반사업 시기를 

거치며 지속되어 왔음.

❍ 산업입지에 대한 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입지법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

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산업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산업

입지 수급계획 작성, 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의 개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입

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공장의 설립, 산업집

적의 활성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특정한 목적으로 산업입지를 규정하는 법률은 이외에 다양함. 이 가운데 지방

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표 3> 산업입지 관련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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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보경 외 6인 (2016) 도표 인용

❍ 『산업입지법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개발의 주체와 조성의 목적에 따라 산업

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분류하고 있

음 (『산업입지법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 개

발이 요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함.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 및 대도

시시장이 지정함.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지

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함.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

단지로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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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산업단지�현황

❍ 인천광역시에는 총 14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 주안)이며 지

정면적은 11백만㎡이며 입주업체는 약 8천여 개, 그리고 고용인원은 13만 명

에 달함. 

－ 일반산업단지는 총 11곳으로 8곳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2곳은 미개발 상태이

며 1곳은 조성중임. 개발이 완료된 8곳의 지정면적은 약 7백만㎡이며 2천여 

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약 2만8천 명임.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IHP(인천경제자유구역) 1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조성이 진

행 중임. 

❍ 2000년 이후에 분양된 산업단지는 2017년에 지정된 IHP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제

외하고는 모두 95%이상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음.1) 

－ 조성이 완료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강화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이 각각 97%, 98%, 96%를 보이고 있음. 

－ 조성이 진행 중인 서운일반산업단지는 분양대상 236천㎡ 모두 분양된 것으로 

나타남.2) 

－ 2017년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IHP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대상 247천㎡ 

가운데 82천㎡가 분양되어 분양률이 33% 수준임. 

1) 분양률은 산업시설을 기준으로 측정한 값임.
2)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8년 3월 15일 접속), http://www.industryl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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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현황

단지명　 유형 시군 조성상태 지정년도
지정면적

(천㎡) 

산업시설구역 (천㎡)
분양률

입주업체 
(개)

고용현황
(명)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한국수출산업 (부평) 국가 부평구 완료 1965 1177 513 513 513 -
 100  1,590  20,841 

한국수출산업 (주안) 국가 남구, 서구 완료 1969 350 935 935 935 -

남동 국가 남동구 완료 1980  9,574 5,841 5,841 5,841  -  100  6,502  80,253 

인천기계 일반 남구, 서구 완료 1967 350 293 293 293 - 100 178 2,381

인천 일반 남구, 서구 완료 1973  1,136  1,001  1,001  1,001  -  100  466  5,523 

인천서부 일반 서구 완료 1992  939 767 767 767  -  100  255  5,433 

강화하점 일반 강화군 완료 1992  59  43  43  43  -  100  15  60 

청라1지구 일반 서구 완료 1997  194  129  129  129  -  100  31  586 

송도지식정보 일반 연수구 완료 2000  2,402 802 802 779 23  97  210  7,812 

검단 일반 서구 완료 2006  2,250  1,381  1,381  1,352  30  98  769  6,278 

강화 일반 강화군 완료 2012  462  319  319  308  12  96  65  211 

서운 일반 계양구 조성중 2015  523  314 236 236  - 100 70  -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 일반 서구 미개발 2017  56  38  -  -  -  -  -  - 

I-Food Park 일반 서구 미개발 2017  262  159  -  -  -  -  -  - 

IHP(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첨단 서구 조성중 2017  1,179  645 247 82 165 33  -  - 

출처: 한국산업관리공단 (2017년 3분기 산업단지 현황) 및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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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입주업체 수, 고용자 수, 

생산액 등 대부분의 지표가 증가하는 추세임. 

－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수는 2008년 9곳에서 2017년 14곳으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에 지정면적도 18백만㎡에서 21만㎡로 증가하였음. 

－ 입주업체 수도 2008년 6,858개에서 2017년 9,714개로 증가하였고 고용인원도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생산액과 수출액은 연차별로 증감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

하고 있음. 2008년 연간 생산액은 241억 원이였으며 2016년 연간 생산액은 

397억 원 수준임. 

－ 입주업체 대비 가동업체 비율은 94%-96%를 유지하고 있음.

<표 6>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운영 현황

시점 산업
단지수

지정
면적

(천㎡)
분양률 입주

업체 
가동
업체 

비율
(가동업체/
입주업체)

 고용 
연간 누계 

생산
(천억원) 

연간 누계 
수출

(천만달러) 

2008년4분기 9 18,603 96.3 6,858 6,491 94.6% 106,641 241 43 

2009년4분기 9 18,603 96.5 7,477 7,093 94.9% 109,712 247 48 

2010년4분기 9 18,651 95.7 8,348 7,645 91.6% 115,818 296 58 

2011년4분기 10 19,783 96.9 8,838 8,238 93.2% 121,783 346 69 

2012년4분기 11 20,229 95.5 9,048 8,527 94.2% 127,953 332 62 

2013년4분기 11 20,275 96.2 9,775 9,358 95.7% 137,701 355 59 

2014년4분기 11 20,287 96.8 9,565 9,200 96.2% 141,686 374 58 

2015년4분기 12 20,859 98.3 9,726 9,426 96.9% 164,179 407 68 

2016년4분기 13 20,911 95.8 10,115 9,579 94.7% 165,109 397 61 

2017년3분기 14 21,174 96.0 10,151 9,714 95.7% 171,364 341 47 

출처: 한국산업관리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분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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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인천광역시에 산업단지 공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에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10곳이 넘음. 

－ 일부 사례는 지정계획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정신청 등 구체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사례도 있고,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례도 있음. 

－ 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2016-2015년) 기간의 산

업단지 공급 규모를 최소 4백만㎡에서 최대 10백만㎡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 5>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계획

산업단지명 전체면적(㎡)
산업시설 

용지면적(㎡)
진행상황

인천오류 일반산업단지 322,708 214,000 지정계획 심의준비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572,914 386,281 산업단지 지정신청

청천농장 산업단지 348,560 344,091 과업재계 및 계약변경

인천 검단 2일반산업단지 794,000 - 토지이용계획 검토 중

남촌 에코산업단지 267,464 127,625 투자의향서 제출 및 협의

인천 남동 도시첨단 산업단지 233,044 91,670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인천
경제
자유
구역

아암물류단지 2,625,730 1,281,485 개발중(미분양)

첨단산업클러스터(C) 12,452,645 1,529,645 개발중(미분양)

신항물류단지(A,B) 9,911,645 3,136,371 개발중(미분양)

서운일반산업단지(2단계) 243,17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
계양테크노벨리 등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3,305,786 - 계획단계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3,450,000 - 계획단계

북항 항만배후단지 741,844 -
북항배후단지 북측 

실시설계 용역 착수, 
남측은 운영 중

출처: 인천광역시 (2017)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도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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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산업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현황

❍ 2011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용 부동산 취득세의 연간 감면액의 규모는 최저(2016년) 104억 원에서 최고

(2014년) 262억 원으로 나타남. 

－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지난 7년 기간의 감면총액은 1,207억 원이며 감면건

수는 3,766건에 달함. 

－ 감면건수는 2017년에 366건으로 가장 낮았고, 2014년에 993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의 산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산업단지의 신규공급 및 개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건설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추세를 두고 나

타나지 않고 공급시기에 따라 변동이 크게 나타남. 

－ 최근 7년간 발생한 감면건수의 32%(1,197건)는 2006년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인천검단산업단지에서 발생하였음. 특히 감면건수가 가장 높았던 2014년에는 

566건, 130억 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이 인천검단산업단지에서 발생함. 

<그림 1>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현황

출처: 인천광역시 (2017)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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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최초지정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도 건축물의 

신·증축 및 대수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발생

하고 있음.

－ 2000년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부평·주안산업단지, 인천기

계산업단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청라1지구일반지방산업단지)에서는 지난 7

년 동안 총 2,360건의 취득세 감면이 발생하였고 감면금액은 약 627억 원 규

모임. 

－ 2000년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 가운데 취득세 감면의 상당한 규모가 남동국

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함. 지난 7년간 취득세 감면건수는 1,793건 이며 감면규모

는 339억 원 수준임. 

<표 7> 인천광역시 산업단지별 취득세 감면 건수
(단위: 건)

산업단지명 소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00년
이전 
지정

남동국가산업단지 1,793 277 330 248 274 239 195 230 

부평국가산업단지 102 25 13 20 15 10 4 15 

주안국가산업단지 231 22 42 42 40 46 27 12 

인천지방산업단지 87 11 12 8 26 12 10 8 

인천기계산업단지 56 8 13 14 14 4 2 1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71 8 9 9 13 10 7 15 

청라1지구일반지방산업단지 20  - 6 2 1 1 8 2 

소계 2,360  351  425  343  383  322  253  283 

2000년
이후
지정

검단일반산업단지 1,197 100 105 167 566 153 76 30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44 10 14 2 6 5 3 4 

강화일반산업단지 130  -  -  - 38 8 63 21 

서운일반산업단지 23  -  -  -  -  - 7 16 

IHP도시첨단산업단지 12  -  -  -  -  -  - 12 

소계 1,406  110  119  169  610  166  149    83 

총계 3,766 461 544 512 993 488 402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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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천광역시 산업단지별 취득세 감면 금액
(단위: 억원)

산업단지명 소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00년
이전 
지정

남동국가산업단지 339 59 54 62 64 34 26 39 

부평국가산업단지 44  11 3 6 11 4 2 7 

주안국가산업단지 78  8 16 21 11 14 4 4 

인천지방산업단지 25  6 5 3 7 2 0 3 

인천기계산업단지 24  6 7 6 5 0 0 0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112  44 2 46 13 1 1 5 

청라1지구일반지방산업단지 4 0 1 0 0 1 2 0 

소계  627  134  88  144  110  57  35  58 

2000년
이후
지정

검단일반산업단지 431 60 44 72 130 84 32 9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66  13 21 12 7 5 2 7 

강화일반산업단지 41  0 0 0 15 3 19 3 

서운일반산업단지 41  0 0 0 0 0 16 25 

IHP도시첨단산업단지 2 0 0 0 0 0 0 2 

소계 580  72  65  84  152  92  69  46 

총계 1,207 206 153 229 262 149 10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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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조례에 의한 추가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3년간 추가감

면제도를 운영한 것을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정함. 추가감

면을 적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 3년간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 총액은 약 

129억 원으로 추정됨. 

－ 연도별 재정감소액의 규모는 32억원에서 57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취득세 감면은 대부분 신증축의 경우에 발생하였고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세 감

면은 미미한 수준임. 

<표 9> 조례에 의한 추가 감면을 가정한 경우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액 추정 
(단위: 억원)

구분 소계 2015 2016 2017

대수선 0.2 0.2 0.0 0.0 

신증축 128.8 57.4 39.0 32.3 

총액 129.0 57.6 39.0 32.3 

4. 산업단지�산업용�부동산�취득세�추가감면�타당성�검토�

1)� 추가감면�평가기준

❍ 기존의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이선화, 2016, 박지현, 2016)의 검

토기준을 준용하여 산업단지 산업용 부동산 취득세 추가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함.

－ 타당성: 산업단지의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의 취지가 인천광역시의 

경제·산업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형평성: 유사사례 혹은 타 지역과의 수평적인 형평성 검토. 

－ 적합성: 정책목표를 이루는데 지방세 감면 이외에 더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있

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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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

❍ [도입취지의 타당성] 산업단지는 산업용지에 대한 원활한 공급 및 산업집적을 촉

진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부분 추가적인 

감면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경제·산업여건

에 따라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주어 산업단지에 기업체 입주를 촉진하고 이로 인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인천광역시에 2000년 이후 공급된 산업단지의 분양 및 기업체 운영 동향을 살

펴보면 신규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아 미분양률이 낮은 상황이고 기

존 산업단지의 산업지표는 증가하는 추세임.

－ 2000년 이전에 공급되어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신규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노후 산업단지의 취득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지만 신·증축 및 대수선으로 인한 감면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변화

의 추이도 크지 않음.

－ 따라서 산업단지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인한 신규산업단

지의 추가적인 활성화 여지는 매우 협소할 것으로 판단됨. 단, 노후 단지의 투

자촉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취득세 추가 감면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

서만 부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임.

❍ [형평성]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는 추가감면을 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타 지역의 기업에 

비해 조세감면 혜택을 적게 받고 있음. 

❍ [적합성] 인천광역시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

만, 공장시설 건축과 같은 초기단계의 투자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 이외

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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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정책제언

❍ 산업단지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기업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4곳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산업단지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과 같은 산업활동 지표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0년 이후 분양된 산업단지에는 미분양 용지가 일부 남아 있지만 대부분 높

은 수요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한 산업

단지의 기업집적 및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 제도를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수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재투자 필요성이 증대될 것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개발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하

고 향후 여건의 변화에 맞춰 노후단지 재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감

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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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적�협동조합�지방세�감면�신설�검토

1. 사회적�협동조합�개요

❍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공익사업이 전체 사

업량의 40% 이상일 때 인가함. 

－ 공익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

탁사업형 등으로 구분됨.

<표 10> 사회적 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
유형 사업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의 의무가 있고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성이 강화된 조직임 (박지현, 2015).

－ 공익사업 40%를 의무 수행해야 하며, 배당이 금지되어 있고 청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비영리법인이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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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협동조합 유형 및 특징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감독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

2. 유사감면�제도�검토�

1)� 사회적�기업�지방세�감면제도�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기리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

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

함.3) 

－ 사회적 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

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

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등으로 구분됨.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인용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
17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지만 법적 요건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모두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음 (고용

노동부의 인증요구).4)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

의 인정을 받는 경우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

산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두고 있음.

－ 고유업무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음.

2)� 서울특별시�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조세감면�제도�

❍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해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

에 감면사항을 두고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3년 8월에 신설하였고 이후  2017

년 1월부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음.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제12조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 감면사항을 두고 있음.

－ 취득세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있음.

4)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교 
(http://www.makehope.org/%EC%9E%90%EB%8F%99-%EC%A0%80%EC%9E%A5-%EB%AC%B8%EC

%84%9C-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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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사회적�협동조합�현황�

1)� 인천광역시�사회적�협동조합�사업�영역

❍ 인천광역시에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4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의 근거가 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 소

수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 매년 꾸준히 설립되고 있음. 2013년에 1개, 2014년

에 10개, 2015년 10개, 2016년 5개, 그리고 2017년에 16개가 인가되었음.

❍ 인천광역시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교육, 보건, 지역사회서비스, 취약계층 고용 등

의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건강증진, 자연생태교육, 방과후 사업 위탁, 도서대여 및 

판매, 다문화 이해교육, 학생폭력 방지 등의 사업을 수행.

－ 보건 분야는 고령자 돌봄과 공동육아 및 보육서비스, 장애인 지원 등이 주된 

사업임. 

－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 연구, 조직화, 주거서비스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취약계층고용 분야는 자활기업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제

공, 직업능력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표 12> 인천광역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분야 및 내용
사업분야 협동조합 수 사업내용

교육 14
학생건강증진, 지역대안교육, 방과후 위탁사업, 자연생태교육, 
도서판매 및 대여, 돌봄교실, 다문화 이해교육, 학교폭력예방,  
학교안전지킴이

보건 10 고령자 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및 보육 서비스, 장애인 교육, 건강, 
여가 지원, 정신보건시설 원

지역사회 서비스 7 공동 주거지원, 사회적 경제 교육, 조사, 역량강화 지원, 도시재생 
사업지원

취약계층고용 7 자활기업 설립운영 및 지원, 일자리 무료 알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운영,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 영역 고용,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발

환경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정비, 유원지 관리, 업사이클 제품 판매, 
교육

문화 2 취약계층에 대한 스포츠단 운영, 문화예술 복지사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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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사회적�협동조합�지방세�과세�현황

❍ 인천광역시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건

수 및 액수는 소액인 상황임.

－ 최근 4년간 지방세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가 1억2천만 원으로 규

모가 가장 크지만 3건 밖에 없었음. 

－ 법인소득세는 최근 4년 기간 동안 총 11건이 있었으며 총 금액은 약 2백만 원 

규모임. 

－ 이외에 법인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만 대

부분 소액임.

<표 13> 인천광역시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세(시세) 현황
(단위: 백만원)

세목
소계 2017 2016 2015 201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민세
법인
균등분 75 7 29 2.7 24 2.2 18 1.7 4 0.3 

재산분 3 1 2 0.4 1 0.1 0 0.0 0 - 

지방
소득세 법인소득 11 2 6 2.1 2 0.0 1 0.1 2 0.1 

취득세
부동산 3 122 1 2.7 2 119.2 0 0.0 0 - 

기계장비/
차량 15 6 12 4.4 1 0.1 2 1.3 0 - 

자동차세 32 2 24 1.0 5 0.5 3 0.4 0  

소계 139 139.3 74 13.3 35 122.2 24 3.4 6 0.4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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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협동조합�지방세�감면�신설�평가

1)� 추가감면�평가기준

❍ 기존의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이선화, 2016, 박지현, 2016)의 검

토기준을 준용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함.

－ 타당성: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 

－ 공익성: 감면제도 수혜대상의 경제적 취약성 및 공익창출 기여 등을 검토. 

－ 형평성: 유사사례 혹은 타 지역과의 수평적인 형평성 검토. 

－ 적합성: 정책목표를 이루는데 지방세 감면 이외에 더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있

는지 검토.  

� 2)� 평가

❍ [도입취지의 타당성]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는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

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의 세

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생 방과후 교육, 공동보육, 취약계층의 고

용서비스 및 채용, 자활기업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전반적

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취지에 부

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성]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잉여

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배당을 금지하여 조직운영의 공익

성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은 매년 온라인 경영공시(http://www.coop.go.kr)를 해야 하

며 이를 통해 사업결산보고서와 사업결과보고서 등이 공개되고 있음. 2016년 경

영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익사업 40%의 기준을 지

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5) 

5) 2016년 사업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순이익 규모가 매우 작으며 일부 협동조합은 순손실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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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 기업

에 대해 취득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항

목은 두고 있지 않음.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특별시만 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감면 항목을 두고 있음.

－ 유사기관의 감면사례와 타시도의 감면사례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수평적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적합성]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과세금액은 대부분 소액임. 부동산 취득

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현재 자산취득이 빈번하지 않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이 영세하여 자산취득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지방세 감면은 잠재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협동

조합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필요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5. 요약� 및� 정책제언

❍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춰 보건, 보육, 교육.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적인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을 살펴볼 때 취득세 혹은 

지방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 감면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므로 『지방세특

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